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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
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
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
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
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1)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
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
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
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3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 대부분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접수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층간소음 민원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2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분류 과
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
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나 민간 어느 곳에서도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한 건설사 통계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경실련이 정보의 불완전한 부분 등 한계가 있음에도 민원 내역을 분석 발표
하게 되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국토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
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관
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준다. 

1)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한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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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였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
이다.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지
금과 같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형식적인 층간소음 업무로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30일 환경부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업무관련(부처간 또는 
부처내) 업무현황>을 질의했다. 현재 층간소음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
고, 층간소음 관련 법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두 부처(환
경부, 국토부)에 기본자료 확인을 위해 층간소음 담당인원수 및 민원처리 기관, 보관기
관 및 보관기간, 민원처리 인원수 등 업무현황을 공개질의했다. (경실련 질의에 대한 환
경부, 국토부 답변 내용은 별첨2 참조)

두 부처의 층간소음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처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살인, 방화, 폭력 등 끔찍한 범
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층
간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
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할 것,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시 1~2
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준공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평

신청처리 결과 민원 발생 건수 비율

전화상담 종료 19,923 71.7%

방문상담 종료 2,699 9.7%

현장진단(방문상담+측정) 종료 201 0.7%

측정 종료 831 3.0%

기타 4,119 14.8%

합계 27,7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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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를 개선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현재는 권고사항
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개선해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
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
를 시행해 차단성능 등급을 각 세대별로 현판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국회
는 관련 법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
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별첨1.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별첨2. 경실련 층간소음 업무관련 현황 질의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답변
별첨3.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2023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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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1. 개요 

○ 배경 및 취지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함. 지난 4월 KBS 시사직격
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살인, 폭력 등 강력범
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어남. 갈수록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한 상황임. 경실련이 지난 
2022년 11월 “경실련 층간소음 해결책” 제안을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했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국회 국토위 의원들은 전체 30명 중 단 4명만 회신함. 정부도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의 피해
자를 양산하며 갈수록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범죄 기사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음. 경실련이 지난 2022년 7월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
수사과와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에 정보공개청구 및 <최근 10년간 층간
소음 관련 신고건수 및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뿐 아니라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
리는 제대로 된 자료들도 찾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
아 기초자료들을 분석해 층간소음 문제의 실태를 알리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함. 

 -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이웃간 분쟁이나 주민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함.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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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자료는 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은 자료임. 개인정보보호법 보관기간(3년)에 따라 최근 
3년(2020년 4월~2023년 4월) 자료만 받을 수 있었음. 

 - 2020년 4월~2023년 4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27,773건으로 1단계 전화상담 
서비스에서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단순 상담 등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접수된 내역임. 
27,773건 가운데 22,974건은 입주민이 직접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접수한 내역이고, 
4,799건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1차 중재상담을 실시하였으
나 갈등이 지속되어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해 이웃사이센터에 접수
한 내역임. 이번 분석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접수 건 구분 없이 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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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

❶ 전화상담에서 종결이 72%, 측정 이후 분쟁 결과는 확인 안 돼 

[표1]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19.923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방문상담 종료는 2,699건으로 9.7%였고,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이다. 기타 4,119건은 접수중, 상담
일정 보류, 측정신청대기 중, 현장진단 대기 중, 상대세대의 상담거절 등이다. 현재는 측
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층간소음 관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흩어져있는 법
령들을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❷ 층간소음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

층간소음 민원은 17개 시도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특정 지역을 초월해 전 국민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가 9,141건으로 전체 민원의 33%를 차지하
며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서울이 22%로 5,709건 발생했다. 층간소음 민원 지역별 현
황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비율과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신청처리 결과 민원 발생 건수 비율

전화상담 종료 19,923 71.7%

방문상담 종료 2,699 9.7%

현장진단(방문상담+측정) 종료 201 0.7%

측정 종료 831 3.0%

기타 4,119 14.8%

합계 27,7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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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층간소음 민원 지역별(17개 시도) 현황 

*전체 공동주택수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동주택 현황” 2023.9월 기준

   [그림1] 층간소음 민원 지역별(17개 시도) 현황 

지역 층간소음 민원 건수 비율(%) 전체 공동주택 (호)수 비율(%)
서울 5,709 21 1,608,647 14
부산 1,825 7 760,541 7
대구 994 4 594,471 5
인천 1,931 7 674,450 6
광주 849 3 423,817 4
대전 824 3 352,033 3
울산 491 2 248,833 2
세종 236 1 128,435 1

경기도 9,141 33 3,259,863 29
강원 539 2 327,024 3
충북 710 3 365,925 3
충남 984 4 487,379 4
전북 641 2 393,988 4
전남 540 2 352,480 3
경북 873 3 460,279 4
경남 1,296 5 698,230 6
제주 189 1 46,538 0
합계 27,772 100 11,182,9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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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지만(84%), 소규모 주택 등도 정책 대상에 포함돼야

주거형태로는 전체 민원의 84%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
합 등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23,439건으로 가장 많았
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주상복합이 108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신청 및 층간소음 업무 대상은 공동주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따라서 
이번 민원현황에서는 공동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민원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다만 지
난 6월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서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난 거주유형을 살펴보니 전체 457건 
중 258건으로 아파트가 가장 많지만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외에 건물이 78건으로 
17%,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및 고시텔 등에서도 34건 범행이 발생했다.

아파트 외 소규모 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층간소음
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서도 발생하지
만,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 소규모 집합주택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관리대상
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한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표3] 층간소음 민원 주거형태 현황 [그림2] 층간소음 민원 주거형태 현황

  

주거형태 민원 발생 건수 비율

아파트 23,439 84%

다세대주택 3,316 12%

연립주택 891 3%

주상복합 108 0.4%

기타 19 0.1%

합계 27,7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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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구조는 벽식이 가장 많아,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해야

공동주택 건축 구조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벽식이 가장 많았다. 입주민들 대부분이 건축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이 기타로 답했다. 기타 17,553건을 제외한 
10,240건 중에서는 벽식이 9,429건으로 92%였고, 기둥식이 811건(8%)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
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
에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
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진다.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공법 구조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
결책은 후분양제 도입이다.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층간소음 사후확인(실측 성능검
사) 결과를 공동주택의 각동 각호마다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의 건
축공정이 100%(층간소음 실측 가능시점) 이루어진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표4] 층간소음 민원 공동주택 구조 현황

구조명 민원 발생 건수 비율

벽식 9,429 34%

기둥식 811 3%

기타 17,533 63%

합계 27,7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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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피해유형은 윗집 소음이 85%, 주소음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아 

민원 접수 결과, 민원인들의 피해유형은 윗집의 소음이 23,481건으로 전체 85%를 차지
했다. 민원 피해의 대부분이 윗집 소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랫집 소음이 
2,451건,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이 933건 순이었고, 옆집 소음도 820건 있었다. 

민원의 주소음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18,785건,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망치소리, 가구끄는 소리, 문개폐, 가전제품(TV, 음향기기 등), 악기 소리 등 순이었다.

전체 민원 피해유형의 85%가 윗집 소음이고, 주소음원도 뛰거나 걷는 소리와 가구끄는 
소리 등을 합치면 전체의 73%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문제가 가
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개선해 기준에 맞지 아
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

[표5] 층간소음 민원 피해유형 현황

피해유형 민원 발생 건수 비율

윗집의 소음 23,481 85%

아래집의 소음 2,451 9%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933 3%

옆집의 소음 820 3%

기타 88 0.3%

합계 27,773 100%

[표6] 층간소음 민원 주소음원 현황

  

주 소음원
민원 발생

건수
비율

가꾸끄는 소리 1,366 5%

가전제품(TV, 음향기기 등) 648 2%

뛰거나 걷는 소리 18,785 68%
망치소리 1,983 7%

문개폐 657 2%

악기(피아노 등) 263 1%

원인불명 소음 730 3%

기타 3,341 12%

합계 27,7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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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단성능 등급을 각 세대별로 현판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❻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대부분 층간소음 민원 발생 

   [표7]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3.7.31.)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상위 100위 업체중 동부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이에스동서(주),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엘티삼보(주), 자이씨앤에이(주), 자이에스앤디(주), 대상건설(주), 파인건설(주), 계성건설(주), 한
양산업개발(주) 등 13개 업체는 이웃사이센터 자료를 경실련이 분류한 명단 9,558건 중에 없었음.

시공능력 순위 업체명 민원 발생 
건수

상위 5위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2,099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상위 30위
(6위~30위)

디엘이앤씨(주) 중흥토건(주) (주)케이씨씨건설

3,332

(주)포스코이앤씨 (주)태영건설 우미건설(주)

롯데건설(주) 제일건설(주) (주)반도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계룡건설산업(주) 한신공영(주)

(주)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주) 쌍용건설(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주)서희건설 (주)호반산업

(주)한화 금호건설(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디엘건설(주) 대방건설(주)

상위 100위
(31위~100위)

(주)동원개발 (주)우미개발 이수건설(주)

2,212

신세계건설(주) (주)케이알산업 (주)동양

두산건설(주) (주)성도이엔지 경남기업(주)

(주)동양건설산업 신동아건설(주) 대방산업개발(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동문건설(주) (주)서해종합건설

(주)한    양 남광토건(주) 혜림건설(주)

(주)금강주택 디에스종합건설(주) 강산건설(주)

(주)라인건설 (주)대원 (주)유승종합건설

효성중공업(주) 동원건설산업(주) (주)우남건설

화성산업(주) (주)태왕이앤씨 (주)모아종합건설

(주)라인산업 극동건설(주) (주)원건설

(주)대광건영 일성건설(주) (주)부영주택

양우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 (주)삼정기업

진흥기업(주) 에이스건설(주) (주)흥화

(주)서    한 요진건설산업(주) 금광기업(주)

(주)금성백조주택 (주)우   방 (주)보미건설

중흥건설(주) 일신건영(주) 풍림산업(주)

대보건설(주) 대우산업개발(주) 한국건설(주)

(주)시티건설 경동건설(주) 남화토건(주)

보광종합건설(주) 삼부토건(주)

합계 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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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3
년간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니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 모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부분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이는 특정 몇몇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
분의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위 자료는 이
웃사에센터에 신청된 접수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층간소음 민원현
황(알 수 없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
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
을 흐리고 있다. 정부가 책임있는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상위 5위 건설사들에서 발생한 민원은 모두 2,099건, 상위 6위~30위까지는 3,332건, 상
위 31위~100위까지 2,212건이었다. 

건설사명을 입주민이 직접 기입한 자료다 보니 아파트 브랜드명을 쓰는 경우, 건설사명
을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 모두 제외했
다. 전체 2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9,558건 가운데서 시공능력 상위 100위의 건설사 민원 건수를 집계했다.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 역시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나 민간 어느 곳에서도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한 건설사 통계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경실련이 정보의 불완전한 부분 등 한계가 있음에도 민원 내역을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국토부와 환경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
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관
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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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경실련 층간소음 업무관련 현황 질의에 대한 환경부 답변(원본)

층간소음 업무 관련 질의 회신
D

□ 질의 내용

① 환경부 내외 층간소음 담당 인원수

② 민원처리 기관

③ 층간소음 현황, 민원처리 자료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④ 민원처리 인원 수 현황 

□ 회신 내용

① 환경부 내외 층간소음 담당 인원수(‘23. 10. 31. 현재)

- 환경부 : 3명, 한국환경공단 : 22명, 환경보전협회 : 13명

② 민원처리 기관 현황

- ’23. 10. 31. 현재 : 한국환경공단(서울지역 외), 환경보전협회(서울지역)

- ’24. 1. 1. 이후 : 한국환경공단(전국)

③ 층간소음 현황, 민원처리 자료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 층간소음 민원현황(2020~2023. 9월)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9월 계

42,250 46,596 40,393 27,351 156,590

- 민원처리 자료 보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

- 보관기간 : 3년

④ 민원처리 인원 수 현황(‘23. 10. 31. 현재)

- 한국환경공단 : 22명, 환경보전협회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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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업무관련 현황 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원본)

□ 국토부 내외 층간소음 관련 구성원 현황

ㅇ 국토교통부

부서명 직위 직급 이름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4급 ㅇㅇㅇ

주택건설공급과 - 5급 ▢▢▢
주택건설공급과 - 5급 △△△

주택건설공급과 - 6급 ㅇㅇㅇ

주택건설공급과 - 7급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서명 주요업무 직급 이름

국민주거혁신실

ㅇ층간소음 개선대책 총괄

ㅇ층간소음 대내협의체 운영

ㅇ층간소음 정부 협의 총괄

실장 ㅇㅇㅇ

부장 ㅇㅇㅇ

차장 ㅇㅇㅇ

공공주택사업처

공공분양사업처

ㅇ층간소음 우수기술 선도사업

ㅇ민간기업, 전문가 자문단 운영

처장 ㅇㅇㅇ

부장 ㅇㅇㅇ

차장 ㅇㅇㅇ

주택기술단 ㅇ층간소음 기준(내부) 관련 업무
처장 ㅇㅇㅇ

차장 ㅇㅇㅇ

품질시험인증센터 ㅇ층간소음 성능인증시험
센터장 ㅇㅇㅇ

차장 ㅇㅇㅇ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서명 주요업무 직급 이름

건설시험인증본부 ㅇ층간소음 성능인증시험 연구위원 ㅇㅇㅇ

□ 층간소음 민원처리 기관 및 인원수 현황 등

ㅇ 우리부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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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개 요 

ㅇ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ㅇ (추진경위) :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지원‧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

*「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15.08.11 제정, ’16.08.12 시행)

* LH 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491호) : ’16.07.22

* 설 치 일 : ’16. 08. 30.

ㅇ (주요업무) : 분쟁 심의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대표자 자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법 제7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 법조계 4명, 학계 4명, 공무원 1명, 전문직업인 3명, 주택관리사 2명,

비영리 민간단체전문가 1명

ㅇ (임 기) 2년, 연임 가능

ㅇ (운 영)

- 조정안 의결, 위원회 규칙 제·개정 등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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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건수, 조정 성립 건수(‘23.9월말 기준)

구분 조정
신청

위원회 조정(심의)
계류 기타 비고

성립 불성립 종결

계 158 36 0 39 9 74

2018 6 2 - 1 - 3

2019 25 11 - 7 - 7

2020 31 13 - 8 - 10

2021 28 6 - 9 - 13

2022 45 3 - 12 - 30

2023 23 1 - 2 9 11

※  기타 : 사건의 각하, 취하, 기각,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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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층간소음 조정신청

↓
사건접수 및
조사관 지명

↓
사건통보 및
답변서요청(피신청인)

→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건검토 →
- 신청서 및 답변서 등 검토
-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계획 수립

↓

사실조사‧검사 등

→ ①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방문 →
· 층간소음 민원내역 등 관련 자료
협조 요청

→ ② 신청인 세대 방문

→

· 신청취지 확인(신청인의 경우)
· 가족구성현황, 생활패턴 파악 등
· 의견진술, 주택구조 확인 및 소음
유발 요인 조사
· 신청인(피신청인)의 주요 피해내용
확인(당사자간 요구사항 조사)

→ ③ 피신청인 세대 방문

→
④ 추가 세대 방문 및 유선통화 등의
방법으로 의견 조율

※사전중재기간 지정 및 시행(필요시) →
· 합의내용(중재기간용)을 제시하여
일정기간동안 양 당사자의 노력
및 개선 여지 확인

↓

사전합의 권고
수락
→

- 합의서 작성 및 합의서 교부
- 임의조정안 안건상정 준비
(양 당사자 희망시)

→ · 사건종결

↓

조정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
- 당사자 출석, 의견진술(필요시)
- 임의조정안 심의‧의결
- 직권조정안 심의‧의결

↓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당사자 수락시) →
조정서 교부
(재판상 화해 동일효력)

→ 조정 불성립(당사자 수락 거부시) → 민사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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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시 참고할 피해배상액 자료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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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표8] 층간소음 민원 피해유형 현황 (시공능력 상위 100위 그룹별)

피해유형
전체 상위 5위 상위 30위(6위~30위) 상위 100위(31위~100위)

민원 발생 건수 비율 민원 발생 건수 비율 민원 발생 건수 비율 민원 발생 건수 비율

윗집의 소음 23,481 85% 1,800 86% 2,772 83% 1,861 84%

아래집의 소음 2,451 9% 206 10% 352 11% 287 13%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933 3% 66 3% 156 5% 28 1%

옆집의 소음 820 3% 24 1% 40 1% 33 1%

기타 88 0.3% 3 0.1% 12 0.4% 3 0.1%

합계 27,773 100% 2,099 100% 3,332 100% 2,212 100%


